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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社會的 市場經濟의 原理와 統一獨逸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유시장경제 및 계획경제와 다른 제3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간섭을 주장하는 시장경제 이념과는 다르며 그렇다고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중앙계획적 통제 경제체제와도 다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Forschungsinstitut der Friedrich-Ebert-Stiftung, 1991).
①국가는 談合과 獨占을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반대하며 경제질서유지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1957년 입안된 反競爭制限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enkungen (GWB))이 있다. 
동법의 정신은 價格談合을 금지하고 기업간 합병에 의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국가는 시민의 생존권 보호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을 대비한 각종 福祉保險政策이 포함된다. 이들 보험정책은 과거의 자유주의 이념과는 
달리 개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보험분담금의무화등 국가의 관여가 나타난다.
③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불균형적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즉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석탄산업 및 조선업 지원, 해고근로자의 
직업훈련, 조기은퇴규정 등이 그 예이다.
④ 국가는 경제의 논리를 희생시키더라도 환경오염 및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정책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보호 등과 같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국가는 완전고용 지향, 물가안정, 적정성장 그리고 대외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통일독일의 勞動政策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舊東獨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서방세계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는 문제가 있다. 즉 불룸(Blum) 교수는 이를 
야생마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의 능력대로 달리도록 (자유시장경제) 하느냐 혹은 재갈을 
채워(사회적 목표가 훌륭히 달성되도록) 타느냐의 선택에 비유한다. 여기에는 동구국가와 동독은 
먼저 말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나타낸다.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었던 구동독의 計劃經濟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 개혁중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거나 현재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의 경제개입규정의 폐지

㉮ 가격자유화조치 단행

㉯ 대외경제관계의 자유화

② 경제운용에 관련된 구서독법규의 도입

③ 구서독 재정조달제도 적용

㉮ 서독화폐(DM)의 도입
㉯ 은행제도 도입

㉰ 사회보장제도 이전

④ 국유공장(콤비나트)의 분리해체
⑤ 중앙집권적 정부 및 행정조직의 과감한 지방분권화

⑥ 공공투자건설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⑦ 중앙통제적인 사회주의적 행동양식을 자율적․분권적․능동적으로 전환

이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통일독일의 경제이념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제기되는 

勞使關係 및 勞動市場經濟의 제문제를 접근하는 근본적 원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리가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는 勞․使․政 모두 공감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에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경제․사회의 

제문제가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필자는 통일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① 노사관계제도 문제: 連帶協定
② 체제전환문제: 민영화
③ 고용안정문제: 실업



먼저 이러한 세 가지의 경제․사회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는 동독경제 붕괴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경제․사회문제 중 먼저 통일독일 노사관계 이해를 위해서 

최근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구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합되면서 노사관계도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사회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자본주의체제화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즉 현재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인상은 동독지역 
사용자단체의 체제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교섭이 이루어져 노조에 비해 

상대적인 힘의 공백에서 연유된다고 보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어 노사관계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일독일에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회복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連帶協定(Solidarpakt)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독지역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본고는 體制轉換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민영화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통일이 
가져온 경제․사회문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통독의 고용사정 악화문제이다. 이러한 
고용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통일독일의 

경제문제를 접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끝으로 향후 통일독일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Ⅱ. 統一獨逸의 經濟社會問題와 連帶協定(Solidarpakt)

통일독일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사정과 높아진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취업자수가 1989년 975만명에서 1992년 6월말 현재 678만명으로 지난 3년반 동안 
무려 300만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수도 1990년 55만명에서 1991년에 102만명이던 
것이 1992년에는 117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자수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내용도 극히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장 실업자로서 고용상태에서 축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창출대책(Arbeitsbeschafungsmassnahme 이하 ABM)을 실시함은 물론 조기정년제 또는 
직업훈련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실업률을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만약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35%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E. Jesse/A. 
Mitter(Hrsg.), p.293).
1992년 6월말 현재 전일제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수는 38만명이며 조기정년제등 
정년조정 등에 의한 퇴직자가 78만명, 구동서독 국경을 넘는 장거리 통근자가 57만명, 그리고 
단축근로자수가 45만명으로 이들은 모두 정규취업자가 아닌 고용불안정한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DIW, 1992년, 6월).
이러한 경제적 문제외에도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통일 이후에 
양독국민 모두 불만족상태에 있다. 즉 서독국민은 세금부담이 늘어나고(부표 24) 과거 
사회보장체제에 의해서 누렸던 국가정책적 각종 복지재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동독경제 재건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增稅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기민당(CDU)정부는 통일로 인해서 서독주민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았으나 1991년 
3월 8일 증세



<표 Ⅱ-1>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조치를 단행하였다.1)

반면 동독국민의 경우도 통일 이후 기대했던 낙관적 희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목격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1991년 3월 동독인의 39%는 통일 이후 생활상태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83%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60%는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구동독국민은 식민지 지배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동서독 통합이 민족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을 더욱 부추기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통일독일은 政治的 
統一(Wiedervereinigung)은 달성했으나 民族統一(Einheit)은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로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990년 사회정책 
프로그램에서 독일노총(DGB)은 노동, 노동시장, 실업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고용안정과 인간적인 근로조건의 확보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초이며 

노동과 직업, 사회에서 인간성의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것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사적인 이윤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희망에 
상응하는 직장과 교육훈련, 그리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요구를 할 수 있다.
독일노총은 또한 통일 이후에 독일은 새로운 궁핍(Neue Armut)에 직면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침묵하는 예비인력(Stille Reserve), 조기정년으로 강요받거나 원하지 않는 직장(장애자용 
특수시설)으로 편입되었다고 공박한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강도의 증가, 하향취업(실질적 강등)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실업자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Markmann, p. 19).
① 재정적 궁핍화

② 사회적 접촉의 감소

③ 직업의 사회적 위세 추락

④ 자신감의 상실

⑤ 자아실현과 장래희망 상실

⑥ 가족관계 황폐화 및 도덕적 위기

⑦ 극우단체의 준등

따라서 통일전에 가졌던 환상이 통일후유증으로 사라지고 極右駿動, 외국인 증오 등 
신나치주의자 등장은 국제사회에서 동독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척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統一費用負擔에서 제기되는 社會的 衡平問題가 독일통일 과업의 완수를 어둡게 하고 

있다(Puschra, 1992). 원래 통일비용은 민간분야의 투자수요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약 1조DM 
정도(약 50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요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표 Ⅱ-2 참조)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통일비용은 임금보조금등 
동독지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동독지역 
지원보조금은 1992

〔그림 Ⅱ-1〕 실질임금인상률(연평균 증가율: %)

<표 Ⅱ-2> 재정적자 전망



〔그림 Ⅱ-2〕 구동서독 투자규모(경상가격)

년 한 해만도 1,800억DM가 소요되는데 이는 독일 국민총생산(BSP)의 7%에 달한다(그림 Ⅱ-2 
참조). 이 중에서 서독의 가계부담은 단지 640억D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재정과 
은행차입을 통해서 충당한다(표 Ⅱ-2 참조). 이러한 비용부담은 가계실질소득 증가에 의해서 
메꿔지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실제로는 실질소득 감소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으며 계층에 따라서 

달리 부과되므로 사회적 형평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서는 가장 과중한 부담을 겪는 부문은 근로자와 연금생

<표 Ⅱ-3> 공공부채



[그림 II-3] 직업별 통일비용부담 비중

활자로 이들은 자신의 소득 중 4%를 할애해야 한다. 반면 가장 적은 부담계층은 소득의 1.7%에 
불과한 자영업자나 공무원으로 나타났다(그림 II-3 참조). 이에 따라서 과중한 부담계층은 사회적 
형평문제를 제기하고 국가가 더 이상 사회적 理解均衡(soziales Interessenausgleich)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위해서 2.000년까지 매년 투입해야 할 소요금액은 1,500억DM로 
추산된다. 이러한 소요투자액은 모두 공공재정과 은행차입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서독 경제침체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자율을 낮추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콜(Kohl) 수상은 통일전에 국민에게 통일비용을 전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깨고 시한부(1991. 7∼1992. 6)로 소득세 7.5% 인상과 함께 실험보험료, 석유세, 전화요금 등 
공공성비용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同年 4월에 고용보험률을 4.3%에서 6.8%로 인상했으며 
1993년에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14%에서 15%로 인상하였다(표 II-4 참조).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독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의 통독경제는 전후 최악의 저성장 속에서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작년 
물가수준은 4.4%로서 지금까지 2% 내외의 물가상승에 비하면 물가폭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처방이 내려져야 되었다.
새로운 경제정책, 즉 경제주체가 제역할을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없이는 통독경제의 
회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중요하다.
① 통일비용의 부담 면제

②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인상논리

③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

④ 구동독 지역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

⑤ 통독을 이루어낸 국민의 자세 전환

⑥ 물가안정과 재정적자 해결

이에 따라서 勞․使․政 三者는 각자 역할 및 고통분담의 자세가 요청되었다. 즉 정부는 



물가안정과 함께 재정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기술투자와 특히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증대에 

힘쓰며 근로자는 소득세 증세 등 통일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콜 수상을 비롯한 바이겔(T. Weigel) 재무장관은 이른바 새로운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콜정부가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및 경제위기 처방으로 내놓은 連帶協

<표 II-4>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대책

定案은 다음과 같다.2)

① 콜 정부는 금년 1월 18일 새로운 증세와 사회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삭감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은 재정적자의 누적인데 작년 여름에 이미 380억DM에 
달했고 금년에 530억DM 정도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소비지출을 가급적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국민은 세금을 많이내고 사회보장혜택은 적게 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업수당, 가족수당, 여타의 사회보장혜택이 포함된다.
② 콜 수상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각료급-경제장관, 
우정탤리커뮤니케이션장관, 연구장관, 농산부장관-을 경질했다.
③ 한편 바이겔(T. Weigel) 재무장관이 고통분담에 관한 연대협정을 위해 제안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Financial Times, 1993. 1. 20)



㉮ 고소득자 50%에게 통일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을 기하도록 한다.
㉯ 1995년부터 통일비용부담을 위해 1991년의 한시적인 세금인상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 1994년부터 도로세 및 유류세 등의 증세조치
㉱ 해외투자기금으로부터 이자지불을 포함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30%세금 확대
㉲ 기존 주택구매를 위한 저당에 대해 세금부과 반감조치

㉳ 사회보장성보험(화재․생명보험 포함)에 대해 증세(1993년 7월 12%, 1995년 1월 15% 각각 
인상)
㉴ 1994년과 1995년 매년 1% 중앙정부지출 삭감
㉵ 실업수당에 대해 가족이 있는 경우 1%, 무자녀의 경우 3% 삭감
㉶ 1993년 300백만DM, 1994∼96년 매년 700백만DM 국방비 삭감
㉷ 농촌소득지원금을 1993년 2.5%에서 1996년까지 없애는 등 점진적 삭감

㉸ 석탄산업지원금을 1996년까지 855백만DM 삭감
㉹ 1993∼95년 동안 160백만DM 조선업 보조금 삭감
㉺ 정치적 망명자(ayelum)에 대해 20억DM 생활지원금 삭감
㉻ 수영장, 하수처리 등과 같이 지역사회 서비스개선 대책실시를 연기할 것을 고려함.
이와 같은 야심에 찬 콜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경제재건 대책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영향력 있는 노조조직인 금속노조(IG 
Metall)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독일경제인연합회(BDI)도 세금인상에 대하여는 
독일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준다고 반대했으나 공공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 
이러한 노조와 경제계의 긍정적인 반응외에도 가장 극적인 결과는 토요일 밤의 대타협 이라고 

하는 1993년 3월 13일에 장장 3일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의해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점이다. 
당시 협상대표로서 콜 수상, 사민당 당수 엥흘름(Engholm), 16개주수상등 통독의 핵심적인 
정치가가 모두 참여하여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1995년 1월부터 7.5% 소득세 인상이 
콜 정부의 의도대로 의회의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통일비용부담의 벽을 넘게 되었다. 이러한 
연대협정의 의미는 앞서 노조와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는 여․야와 노․사가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엥헬름 사민당 당수가 범정당 협정안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서명한 이후의 

소감을 인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실현을 위해서 巨步를 내디뎠다. 통일독일은 목적이요 결과이다. 전에는 
결코 이틀 반나절 동안을 그렇게 유용하고 결실있게 보낸적이 없다. (Financial Times 1993. 3. 
15일자).

이와 같은 정치적 대타협 분위기가 임금인상과 단체 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갈등의 

해소에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的 合意主義는 결국 
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틀이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 확산이 긴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연대협정이 노사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더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고무적인 징후는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이를 연대협정 의 한 사례로 보아도 무방하다.
1992년 4월 27일에 일어났던 노사분규는 처음 독일의 공공노조(OETV)가 주도하여 
건설․금융노조까지 확산되었으며 독일의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도 동조하는 등 독일경제를 

마비시켰다. 이 때의 발단은 노측의 최종임금인상률은 5.4%인데 정부측은 4.8% 인상안으로 맞서 
0.6% 차이를 못 좁히고 극단적인 대결상태에까지 치달은 데 있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독일정부의 
끈질긴 대국민 설득과 통일독일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93년 
임금협상에서는 과거의 강성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공공부문 노조는 다른 어느 산별보다도 먼저 

작년 임금인상요구율에 훨씬 못 미친 3%로 타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대협정 전략이 

주효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 3%인상은 독일 최근 물가인상 4.4%에도 못 미친 
실질소득의 감소를 의미해서 더욱 더 그러한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통일독일 노사관계가 이와 같이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에 순응하여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는 노사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노사갈등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하면서 파국을 면하는 가에 
있다. 구동독지역 철강노조의 1993년 5월 3일 파업이 3주 이상 계속 되었음은 구서독의 
합의주의적 노사관계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을 제시한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1993년 임금인상을 26%로 하여 1995년에는 구서독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2년전 勞使協約을 사용자측이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파기한 데 
기인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노사분규의 원인은 통일 이후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세금인상을 비롯한 고통분담 요구가 근로자들의 불만을 가져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 3주간의 파업은 전통적으로 협조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던 구서독 노사관계의 모형이 통일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노사분규는 이렇다할 파국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파업이 종결되어 사회적 합의주의의 노사관계 모형이 통일 이후에도 

노사관계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4] 연대협정의 교환체계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핵심인 고통분담에 대한 반대급부가 노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는 

교환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4]에서처럼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로 인해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을 얻어 내고 기업은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대하며 정부는 

공공요금인상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나 물가안정, 실업대책(ABM대책등)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익의 교환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주석1)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7.5% 
인상하고 석유세, 보험료, 담배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단행되었다. 자세한 것은 <표 
Ⅱ-3>을 참조.

주석2) 연대협정(Solidarpakt)에 대해서는 拙稿,「독일의 協調行動制度(Konzertierte Aktion, 
Solidarpakt)와 示唆點」,「勞․使․政間의 社會的 合意形成方案摸索을 위한 토론회」, 



韓國勞動硏究院, 1993을 참조.

III. 舊東獨經濟의 崩壞의 經濟社會的 要因

구동독경제의 붕괴원인은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서구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 및 기업의 적응능력의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먼저 
비능률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문제점으로는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非效率性과 非合理性이 온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됨으로써 경제 주체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自發性과 創意性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구동독경제도 서방경제체제와 같이 불록경제에 의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이들 국가간의 勞動分業은 서방세계처럼 시장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들 경제공동체는 소련의 정치적․경제적 비중 때문에 
개개국가의 가격경쟁력의 比較優位보다는 소련의 比較列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국가들은 비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특화된 산업을 배정받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무역관계에서도 수출입의 시장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개별국가의 국가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에서 정책적 판단과오가 오늘날의 동독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특히 통일이 
경제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되기보다는 정치적 이유 또는 민족적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과연 1990년 7월 
화폐통합을 1:1로 동독화폐를 파격적으로 절상해야 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무리한 
貨幣切上으로 동독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오늘날의 동독경제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인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동독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정치적으로 조속히 구양독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수준의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한 무리한 인건비 가중으로 
동독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독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정부대책이 사전 制度的 不備로 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信託廳(Treuhandanstalt)의 민영화 추진이 기대에 못 미친 점과 
서독기업의 구동독지역 투자가 지지부진한 것도 모두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2년 9월 
현재 민영화율이 60%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의 업종도 건축회사, 서비스, 음식료품 등에 
집중되었고 가죽, 신발, 의복, 농림업, 광업은 극히 부진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민영화가 
지연된 것은 구동독의 투자여건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 중에서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환경문제 등 주로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은 독일상공회의소(DIHT)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확대

② 관료제적 경직성 타파

③ 교육․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보건위생제도 등 사회지원제도의 확대

④ 노동과 자본의 이해대립에 대한 조정력 발휘

마지막으로 구동독기업의 생산양식과 세계시장의 적응능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0년대까지는 구동서독간의 생산양식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독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즉 노동의 
인간화와 노동생활의 질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를 비롯한 학계와 노동운동가들이 과거 

테일러리즘적인 기계적․과학적 생산방식에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작업의 능률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動機要因을 적극적으로 유발해야 하며 이는 작업자의 

동기부여, 만족도, 사기, 소외의 극복, 자율성 견지 등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증대를 적극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포디즘(fordism)에 의한 일관생산공정인 단순반복적․기계적 노동으로 
인해서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해되는 비능률적인 생산과정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포디즘의 극복이 60년대말부터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던 서독기업과는 달리 



동독기업은 일관되게 과거 테일러리즘적인 기계적 생산기법에 의한 

大量生産體制(mass-production)를 견지했다. 구동독의 생산양식은 군대조직과 유사한 
수직명령체계를 유지하고 고도로 표준화된 작업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했다. 이러한 
생산양식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가장 정교한 형태로 발전되어 이를 

초포디즘(Super-Fordism)으로 부르고 있다.1)

이러한 생산양식의 상이성이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가져온 것에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서독기업은 포디즘에 의한 표준화된 규격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보다는 상품의 차별화로 수요에 

맞는 제품생산

② 상품의 차별화를 뒷받침하는 기술혁신

③ 노동의 인간화와 소외의 극복을 위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압력이 포디즘 

극복으로 연결

④ 생산조직의 유연성, 근로자의 숙련형성 투자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확대 등으로 창의적인 
기업풍토 조성

⑤ 노동자평의회(Betriebsrat), 공동결정권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확대
⑥ 포디즘에 의한 단선적․직접적 통제보다는 근로자의 자발적, 자기책임성 강조로 직장조직의 
만족도와 정체성(Identity)을 제고
따라서 독일통일로 인한 후유증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회주의의 중앙통제적 

계획경제하의 생산양식을 탈피해서 개방적 서구세계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생산체제 개편이 

수반되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문제는 장기간의 개편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노력과 함께 시급한 정책과제는 자본재설비의 현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즉 앞선 생산양식의 변화는 소프트 웨어 변혁 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드 웨어 혁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개체는 국제경쟁력있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나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가 막대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1990년 독일은 부분적인 시설현대화에 6.000∼7000억DM를 투입했으며 여기에는 환경투자분은 
제외된 것이며 이 중에 교통과 통신설비 개체에만도 2.000∼3,000억DM를 투입했다. 1991년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환경투자에 9,000억DM가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IAB연구는 서독수준으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데 사적․공적 투자가 
1992∼2000년까지 1조 3천억DM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끝으로 동독지역의 제조업체가 느끼고 있는 기업경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독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기업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 1992년 여름에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조사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즉 경영상 어려움으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역시 과다한 임금상승으로서 신탁청기업이 8.3%, 전체기업이 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애로요인은 투자재원마련인데 신탁청기업 82%, 전체기업 64%, 사기업 59%로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외에 생산설비 낙후, 판매부진, 행정지원체제 문제, 교통통신 등 
하부구조, 문제, 숙련기능공의 인력난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2) 따라서 이들 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없이는 현재 통일정부가 치중하고 있는 동독지역 투자확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격감으로 인한 고용감소 및 실업증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물론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는 워낙 통일독일 이후 사전 준비없이 
정치적 이유로 통일이 감행된데다 40년 이상 단절된 두 개의 국가가 통합함에 따라서 과거 단절이 
쉽지 않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됨과 아울러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표 III-1> 동독지역 제조업체의 기업경영상 제문제

주석1) W. Kamppeter,『경제통합 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1992, pp. 
25∼26.

주석2) 이러한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이 기업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統一獨逸의 勞使關係 變化와 課題

경제․사회문제로서 통일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통일독일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독일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共同決定權法(Mitbestimmung)과 
經營法(Bertriebs-verfassungsgesetz) 등 강한 법적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다. 이들의 근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토대위에서 형성되었다.



1) 二元的 構造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는 강력한 산별체제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 업종에 대한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기업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근로자평의회(Betriebsrat)가 담당하는 二元的 
構造를 나타낸다.

2) 근로자 참여적 노사관계
공동결정권(Mitbestimmung)제도를 주내용으로 폭넓은 노사자치적 노사관계를 실현한다.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폭 넓게 허용하며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일찍부터 실시되었다.

3)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사회적 합의
독일 노사관계는 자본주의체제의 변형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제한적 경쟁체제와 중앙레벨의 노사조직의 협상력 강화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에서 

비롯된다. 실업, 환경, 복지 등 제반문제는 국가의 조정력에 의한 弩․使․政 협조부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노사틀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즉 구동독지역의 노사관계 모형은 아직 
구동독지역의 체제정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구서독의 틀을 따른다. 그러나 EC통합, 독일통일, 국제경제환경의 강화 등으로 독일 노사관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독일노총(DGB)의 조직강화와 위상제고
독일통일에 의해서 300∼400만명 정도 신규조합원수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서 조직력 강화가 
대두되었으나 독일경제의 침체는 이들에 커다란 짐이 된다. 현재 독일노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급적 빨리 동서독간의 소득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2) 기술혁신과 제3의 산업혁명
기술혁신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가 통일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구동독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과거 탈포디즘을 
실현했던 독일노조는 보다 더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에 운동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유연성, 노동시간의 유연성 그리고 경영방식의 유연성 등 3대 유연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직의 유연성은 과거 경직된 위계구조와 관료제 타파에 집중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쟁취목표에 의해서 각종 유연근로시간제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방식의 유연성은 근로자의 
중요의사결정의 경영참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3대 유연화 전략은 창조적인 기술사회와 정보사회의 대두에서 촉진되며 이는 제3의 
산업혁명으로 설명된다.

3) 환경문제의 대두
1990년 5월 독일노총 전국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환경보호문제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조도 이제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서 환경보호 

기업경영합의 가 화학노조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등장하였다. 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바캉스 마련, ② 환경위해여건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권, ③ 환경전담부서에 의한 
환경보고서 작성, ④ 노사동수 환경보호위원회설치 등이다.

4) EC통합과 근로조건의 평준화 시도
제3산업혁명은 경제의 국제화와 병행되어 진행된다. 생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세계에서의 깊은 변화가 나타나며 아울러 생산교역이 한층 국제화된다. 이에 따라서 
노사관계도 개개 국가의 영향력보다는 경쟁대상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여건이 평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되며 이에 따라서 독일노조의 주도하에서 



EC통합에 다른 평준화 노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3년부터 유럽통합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12개 회원국가에는 아무런 경계와 장애없이 인적자원교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노사관계는 국제화되고 이는 노동운동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5) 독일노조의 단체교섭 전략
현재 통일독일노조의 근본목표는 구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을 구서독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문제와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의 동서독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는 1993년 5월 3일 구동독 금속노련의 파업을 몰고 
온 1993년 임금인상 26%실현과 직결된다. 즉 노조는 1991년 노사합의에 의해 1993년 26%, 1994년 
30%를 각각 인상해서 구동독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9%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노동의 인간화 
프로그램은 80년대부터 준비해 왔던 단협개혁 2000 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협개혁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를 기하면서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Markmann, 
p.35).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의 내용과 질의 개선 및 근로자 능력개발 제고

② 근로조건의 합의실현

③ 보건 환경보호조치 마련

④ 여성근로자의 기회평등 실현과 사회결합 증대

⑤ 공동의사결정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민주화 실현

⑥ 유연한 생산방식도입 실현과 생산기술 및 작업조직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⑦ 노동의 인간화 및 생산성 제고 동시 실현

⑧ 생산과정의 인간소외극복과 능력개발 증대

⑨ 경영참가 실현

6) 통일독일의 근로조건
현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상승에서 비롯되며 이는 

不均衡的 勞使關係에 의해서 설명된다. 즉 서독지역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하에서 
구동독지역의 노조도 일찍부터 체제정비가 마무리 되었으나 사용자단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일부 산별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의 
일부 업종의 교섭방식은 독일의 산별교섭체계가 아닌 기업별체제까지도 나타나는 등 극히 

과도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목재, 출판업, 화학 등). 통일독일 노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임금교섭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최근의 임금교섭 상황과 노사관계
1992년 임금교섭 실태는 교섭여건의 악화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7% 임금인상을 기록했다. 임금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향상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0.7%에 불과하였으나 반면에 물가수준은 8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4.0% 인상하여 
실질임금이 그만큼 줄어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독일에서 임금교섭시 중요한 과제로 매년 제기된 근로시간 단축교섭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저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92년 타결된 평균근로시간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37.4시간으로서 전년에 비해 0.2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92년 교섭성과는 노조가 임금교섭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3년은 과거와 같은 노조의 
압력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2년도 
경제실적이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1992년 하반기에는 GNP성장이 
마이너스 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서 단축근로자수가 다시 늘어났고 실업률도 높아졌다.

1993년 경제성장 전망을 보면 잘 하면 제로 성장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물가도 연초 부가가치세 증가로 인해서 3.5% 인상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사용자는 경기침체와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물가상승 폭 만큼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작년부터 주장한 연대협정(Solidarpakt)카드로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대체로 
5%(공공부문)∼8%(목재산업)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1993년 노사관계는 긴장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독일 노사관계는 사회적 합의주의 
모형이 견지되어 왔음에 비추어 극한적인 대립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1> 임금․물가․생산성 비교(1971∼92)

<표 Ⅳ-2> 구동서독지역의 주요산업임금수준 비교



〔그림 Ⅳ-1〕 1992년 평균임금인상률



〔그림 Ⅳ-2〕 주요업종의 근로시간 교섭실태(1992년 12월 31일)



〔그림 Ⅳ-3〕 구동서독지역 임금수준 비교 (1992년 12월 13일 현재)

 
Ⅴ. 東獨經濟의 體制轉換課題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 후유증의 근원은 반세기 가까이 나누어져 있던 이질적인 두 체제가 

일방적으로 흡수․통합되면서 나타나는 체제전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의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구동독기업의 민영화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통일독일의 失業問題를 분석하는 데는 동독기업의 民營化 問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독일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노동시장의 수급균형은 동독지역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의 진전과 관련된다.
독일정부는 동독지역 기업이 과거 계획경제체제에 따라서 경쟁력과 비교우위와 관계없이 

경영된다고 보고 엄격한 시장논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체제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동독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1990년 7월 17일 信託管理法(후에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信託廳(Treuhandanstalt)을 설립하였다.
처음 신탁청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독지역 기업의 취업근로자를 고용감소없이 

현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청은 그 운영과정에서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즉 민영화 초기의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또는 조건을 완화해서까지 급속한 

해체작업을 추진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초기에 동독기업의 민영화 조건으로 정당한 
매각가격과 현 고용수준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여기에다 동독기업의 부채를 
인수기업이 책임을 짐과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을 아울러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조건은 동독기업의 시장성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됨에 따라서 극히 부진한 

민영화 실적을 보였다. 또한 민영화 추진은 경쟁력 유무가 관건이고 경쟁력 상실기업은 폐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생가능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정상화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업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했다.
1990년에는 408개 기업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민영화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신탁청이 앞선 조건을 
완화한 결과 1992년부터 가속화되어 1992년 7월 1일 현재 민영화기업은 총 8,175개 기업으로서 
대략 60%의 민영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991년 2/4분기부터 민영화기업이 
1,322개로 높아진 이후 계속해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매분기마다 민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민영화기업의 분포를 보면 〔그림 Ⅴ-1〕에서와 같이 99명 이하 종업원의 
소규모기업의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들에서도 향후 구매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제도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탁청에 의해서 해체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상황 변화를 고찰하는 것

〔그림 Ⅴ-1〕 신탁청관리제조업체의 기업규모별 민영화 추진전망



〔그림 Ⅴ-2〕 분기별 민영화 추진실적

은 실업문제 파악에 도움을 준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신탁청 관할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숫적으로는 23%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면에서는 5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기업의 경우는 숫적으로는 66%에 달해 가장 많은 기업소유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종업원수에서는 전체취업자수의 19%에 불과해서 동독지역에서는 소규모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동독지역의 勞動市場政策은 이들 신탁청기업의 고용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탁청의 목적은 고용감소를 최소한에 
그치고 파산상태의 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려나가는 데 있으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부득히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민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종업원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
〔그림 Ⅴ-3〕 구동독 제조업체의 소유형태별 구조



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도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들 해체기업의 근로자 향방을 보면 1991년 3/4분기의 경우 227,000명이 신탁청에 의해서 해체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25.9%만이 신탁청 이외의 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16.5%가 
직업훈련등 노동시장정책에 혜택을 받으며 15.0%가 더 이상 취업하지 않으며 그외 23.6%가 
실업자로 남으며 기타 알려지지 않는 근로자가 18.9%를 합하면 사실상 42.5%가 失業狀態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이에 따라서 신탁청관리하의 기업에 의한 고용감축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가 집계한 3,838개 신탁회사에 취업자수가 1991년 1월 1일에 183만명에 달했으나 
1992년 1월 1일에 87만명, 1992년 7월 1일 78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1995년초까지는 5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에 신탁회사의 고용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신탁회사의 

재정난 때문에 기업매각에 급급한 실정에 있다. 즉 과거 고용유지, 환경보고서 작성 등 의무적 
조건을 많이 완화하고 최근에는 바겐세일(Schlussverkauf)까지 나서고 있다고 독일 여론은 
비판하고 있다.3)

한편 민영화에 가장 높은 진척을 보인 업종은 건축업, 건축소재산업, 서비스, 식료품 그리고 
자동차제조업 등이며 어려운 업종은 가죽․신발산업, 농림업, 광업 그리고 섬유제조업 등이다.
동독에 제조업체의 설립과 경영에 대한 서독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동독투자 유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는 잘 숙련된 기능공의 존재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독시장 진출, 구동독의 
경제촉진정책,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비용, 낮은 물가 또는 금융비용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Ⅴ-4 
참조). 이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동기요인이 지속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도 긴요할 것이다.

<표 Ⅴ-1> 신탁청기업의 취업자 변화추이



〔그림 Ⅴ-4〕 동독 제조업체에 대한 서독 및 외국기업인의 인수와 투자 동기

주석1) IAB Kurzbericht Nr. 3, 1992년 1월 22일자. 따라서 해체에 의한 바로 실업상태에 들어간 
근로자가 40%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주석2) IAB Werkstattbericht, Nr. 1. 7, 1992년 7월 15일, p. 17.
주석3)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동독의 실업문제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며 경쟁력없는 기업은 청산(sanierung)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Ⅵ. 統一獨逸의 雇傭安定課題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이다. 즉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없이는 통일로 
인한 국민의 기대를 근본적으로 흔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치이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
독일의 고용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이념의 구현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경제구조 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력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순환과정상 대량실업상태가 야기됨에 따라서 실업자의 사회적 보호와 보장이 불가결하게 

된다. 이러한 연관에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失業保險은 두 가지 기능을 전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업자에게 생계수단을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실업보험이 존재함으로써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되어야 하는 압력을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다른 
사회보험, 예를 들면 비스마르크시대의 의료, 사고, 비보장성보험과 달리 50년이나 늦은 192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노동시장정책은 補償的 성격에서 머무르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나 1969년 雇傭促進法(Arbeitsforederungsgestz: AFG)의 재정 이후에는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동법은 공공노동시장정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실업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노동시장정책의 도구를 위한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실업률을 가급적 낮추도록 
직․간접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고용촉진법은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의 촉진법(Gesetz zur Foerderung der Stabilitae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과 더불어 
높은 고용상태 유지, 고용구조개선 그리고 경제성장의 촉진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1)

이러한 

고용촉진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① 노동시장의 직업연구

② 노동시장 중개

③ 외국노동력의 도입

④ 직업알선

⑤ 직업훈련연수의 개인적․제도적 촉진

⑥ 일자리 창출촉진

⑦ 실업수당과 실업자부조를 통한 실업자의 사회보장과 재투입을 위한 능력개발

그러나 동법이 처음 실시된 때와 지금은 노동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즉 초기에는 
高度經濟成長期에 인력부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이제는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형성촉진대책이 필요한 시대에 있다. 또한 빠른 기술발전, 세계시장의 확대 그리고 그만큼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고용촉진법은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한 제반 대책으로서의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이들 법적․제도적 고용대책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통일독일의 고용시장은 과거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인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도 크다. 즉 
서구산업국가는 과거 이미 경험한 바이나 구동독국가 경제는 농업에 과도한 의존도를 보였다. 
이제는 제3차산업으로 구조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즉 1987년에 비해서 1/5정도 고용감소가 일어났으며 계속해서 실업자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전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각종 하부구조의 개선과 

높은 숙련화를 기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AB)의 시나리오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2000년까지 현재의 고용인력 630만명을 700만명으로 올리고 기록된 실업자수를 60만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왔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과제는 이를 위해 매년 총 1,300억DM의 투자가 필요하며 사회생산성장률을 매년 동부에 11%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동독지역에 노동시장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설비와 하부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실해야 하며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에 공적․사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勞動市場政策은 구조변화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된다(Markmann).
첫째, 소방수기능의 수행(Feuewehrfunktion)으로 이는 노동시장에 인력이 과잉공급되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연수․직업훈련 등의 교육, 고용창출정책 실시, 
조기정년제도 실시, 단축근로자보조금제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雇傭促進法(AFG)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중반 이래로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명에 
달한다. 연방청이 1992년 동독지역에 투자했던 430억DM 중에서 이러한 조치에 사용된 금액이 
250억DM나 된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의 교량기능(Brueckenfunktion)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은 
경제발전과 경제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투자저해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부구조 개선과 행정구조의 개혁, 노동력의 
질적 고도화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노동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투자확대 등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독일 노동시장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각종 사회보장 성격의 지원을 

통한 방법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제반대책의 마련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즉 후자의 의미에서도 각종 임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정책으로서는 失業手當(Arbeitslosengeld)을 들 수 
있는데 1990년 경우 연방노동청 총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79억DM가 지출되었다. 후자의 
정책으로서는 앞서 이미 언급한 ABM대책과 고용회사(ABS)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외에도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단축조업수당: 경제적 이유로 조업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원칙적으로 6개월 
지급되며 순임금의 63%가 지급된다. 이 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들 단축조업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1991년에는 약 70억DM가 지출되었다.2)

②계절수당: 건설업등 계절적 실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악천후 등 기후조건에 의한 
고용감소의 경우에도 동계수당, 악천후수당 등의 제도가 있다.
③ 취업추진지원: 취업에 대한 부대비용 지급 또는 자영업개업 지원 등 과도기적 수당제도가 
있다.
④ 노동수요의 공급의 연계지원: 직장알선, 직장자문, 직업상담 등의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⑤ 사회적 부조화 대상자 취업지원: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등에 대한 
재활지원, 시험고용지원(Probezeit), 어학훈련지원 등이 있다.
⑥ 조기은퇴지원금제도(Vorruhestand): 장년근로자들은 조기은퇴시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각종 고용정책의 제도가 고용촉진법(AFG)의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으나 통일 
이후 실업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구조적 변혁에 따른 과거 유례없는 

상황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독일정부는 한편으로는 교육을 
실시하여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의 인력을 새로운 서구자본주의체제에 적응되는 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육실시를 권장한다. 이러한 교육조치는 이들을 체제적합적 
인력으로 육성하는 의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상태에서 無生産人力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준비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Langkau, pp. 22∼25).
① 직업향상교육: 직업에 관한 지식과 숙련도를 높여 기술변천에 적응하도록 하여 장차 승진과 
자기개발 향상을 기하도록 함.
② 직업재교육: 현재의 위치보다 나은 직업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준비하는 교육

③ 일자리 적응교육: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실업의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 
실시

이들에게는 순임금의 65∼75%까지 생활비가 지급된다(실업부조금: 56∼58% 비교).
위와 같은 교육실시 이외에도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대책으로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ABM정책이다. ABM정책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상황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과거 서독에서는 ABM정책의 
대상자는 지역적으로 정규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집단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대량실업상태에 즈음하여 ABM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갖게 되고 규모도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Mega-ABM대책(300만DM 이상 소요되는 ABM대책)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ABM대책의 효과는 
이들 대책이 없었다면 실업자는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는 분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일 이후에는 시한부이기는 하나 ABM대상자의 조건이 완화되고 
수혜의 폭도 높아졌다(서독은 임금의 50∼75%: 동독은 100% 지급). 통일전에는 ABM에 적합한 
업종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개시되었으나 이제는 그 업종이 무차별로 실시되어 어려움이 

없다. 이에 대한 적합업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L무하며, p. 26).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향상,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산업부지확보, 하수구․배수구 개조, 교통망 



개조

② 환경오염, 폐해 제거, 광산과 화학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제거작업
③ 사회복지시설 개조, 병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개조․개량
④ 관광간접자본구조의 개조 내지 창설

⑤ 주거지 개조, 마을 개조
한편 고용정책으로서 반드시 언급되어져야 할 대책은 雇傭會社 설립이다. 다음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게 될 고용회사는 일종의 용역회사로서 실직된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며 이들은 

대형프로젝트를 맡아서 운영하거나 (갈탄, 노천굴사업, 환경미화작업)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 
자문회사, 교육훈련전담회사 등 여러 기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고용회사는 근로기회를 
창출하거나 ABM의 집행기관,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대행 등 다양하다. 이러한 회사는 고용창조가 
교육훈련회사와 결합하여 생산적인 일에 투입되거나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교육에도 

참여하여 작업반과 교육반의 고대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에는 위에서 언급한 ABM대책의 
부가적인 의미로서 직업교육과 고용회사를 자세하게 다룬다.

직업훈련교육

독일 직업훈련교육 유형은 職業敎育(Ausbildung), 發展敎育(Fortbildung), 硏修敎育(Weiterbilding)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산기술과 경영체제 혁신에 의해서 그리고 서비스 등 제3차산업의 발전과 
수요변화에 따라서 고용기회 확대와 일자리 안정성이 점점 양호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직업교육과 연수교육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3)고도로 숙련화된 노동력 없이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직업교육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인력의 노동시장 적응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직업발전 가능성과 적응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실업상태의 근로자와 장애자 등 노동시장 기피 가능성 있는 인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시에 비숙련․반숙련근로자의 직업교육을 아울러 강화해야 한다. 공공교육기관이든 
기업훈련이든 기회균등을 기해야 하며 엘리트 양성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獨逸敎育訓練制度는 크게 두 가지의 대상을 갖는다. 독일 
자국민과 해외유입인력이 그것이다.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체에게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목적과 실업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흔히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제도는 기업체와 직업훈련학교가 상호협력에서 실시하므로 二元的 敎育制度로서 

표현된다. 먼저 사업체에 의한 실시는 민간사업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자격있는 훈련요원 충원

② 적합한 시설 및 장비구비

③ 규정된 훈련계획

④ 시험기준마련

이러한 규정은 동일직업의 모든 훈련생에게 동일한 질의 훈련을 보장하거나 표준화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문교육제도와 연계시키려는 필요성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각자 마련된 사업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되며 기능 및 실기위주의 現場訓練이 주목적이다. 훈련기간은 주당 
3∼4일간 실시되고 이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훈련생으로 볼 수 있으며 1학년 매월 약 500DM, 
2학년 매월 약 600DM, 3학년 매월 약 700DM로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직업학교가 있는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이 마련되고 이들 

교육내용은 이론지식 함양에 있으며, 교사도 공무원 신분을 갖는 정규교원이며 참가자는 주당 
1∼2일 교육을 받는 학생신분이다.
통일독일정부는 이러한 교육제도에 의해서 실업자를 방치해 두지 않고 사회적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敎育訓練과 雇傭對策에 의해서 흡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효과는<부표 2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비생산적인 단축근로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그 대신에 

직업훈련교육 참가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7월 현재 



직업훈련교육의 참여자는 500,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ABM 취업자 400,000명보다도 많다. 
이러한 직업훈련참여자가 불과 1년전에 200,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자 100명 중 직업훈련과 ABM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교육훈련기여도가 더욱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구동독 전체에서 직업훈련이 45명, ABM이 3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이와 같은 교육제도와는 별도로 고용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雇用促進(Arbeitsfoerderung), 雇用(Beschaeftigung) 그리고 構造發展(Strukturent-wicklung)의 
고용회사이다.
IAB는 고용회사가 구조변동을 사회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정책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동독의 구조변동은 기업에게 엄청난 고용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변동도 따지고 보면 고용회사에 의해서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촉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용회사는 고용을 증대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반 제도를 실시하는 독립적인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며 여기에는 공공지원의무사업과 교육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회사는 구조변동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스스로 그러한 대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며 협동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고용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념규정을 할 수 있다.
① 공적․사적 권리의 법적인 인격체

② 고용증대, 직업교육 때로는 모든 노동시장 관련 행동을 전담함.
③ 여기에는 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인 노동 또는 질적 고도화 조치(초기교육, 연수교육, 
발전교육 그리고 직업훈련교육)가 수행됨.
한편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②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개개이익을 추구하는 순수교육기관(경제교습소, 직업촉진교육센터)
③ 법적으로 종속된 기업부서

현재 독일의 고용회사수는 200에서 2,000개까지 추산된다. 구동독지역에만도 38개 노동청 
관할하에 1991년 현재 333개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2만명에 
달한다.
신탁청 보고에 따르면 신탁청 기업의 고용회사가 250개 정도되는데 여기에 20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4)

최근의 고용회사의 비중을 보면 <부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1. 12.∼1991. 1. 현재 
고용회사가 참가자가 약 12만명으로서 전체실업자를 제외한 비정규근로자(직업훈련자, 
ABM대상자 그리고 단축근로자) 115만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1년전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석1) 이들 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安斗淳, 『統一獨逸 勞動市場狀況과 政策課題』, 
1993년 9월 발간예정.

주석2)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단축조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철강상업처럼 구조적인 위기의 
산업의 경우에도 지급되고 있다.

주석3) 독일의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계되어 실시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통일 이후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실업대책은 교육훈련강화에 의한 
고용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Schoenfeldt, 1992).

주석4) 신탁청과 관련없는 고용회사가 있기 때문에 고용회사의 수는 IAB의 추산보다도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는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고용회사에 소속하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탁청 계산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적이지 않은 기업 하부부서에 의한 것은 고용회사에 속하지 않으나 신탁청 통계에 잡혀져 

있는 모순도 있다.

Ⅶ.向後展望과 政策方向
 
담에 대한 국민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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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계절별로 수정된 선별 경기지표1)



<부표 6> 업종별 동독의 취업자

<부표 74>의 계속





<부표 7> 독일의 경제전망 기초자료



<부표 8> 구서독지역의 경제전망

<부표 9> 임금상승률 1986∼91 (전년대비 변화 %)



<부표 10> 서독기업의 1990∼92년 사이의 동독에의 투자 및 투자계획(10억 DM)



<부표 11> 동독의 부문별 취업자



<부표 12> 1989∼91 동독 노동시장의 지표



<부표 13> 동독지역의 2000년까지 환경보호에 필요한 투자예상규모

<부표 14> 동독제조업의 노동생산성(서독수준에서 %)



<부표 15> 1988년 동독의 해외무역



<부표 16> 1988년 동․서독 전경제 및 산업에서의 교육 및 활동구조(고용인 %)



<부표 17> 1991년 1/4분기와 4/4분기 동․서독간의 실질소득 비교

<부표 18> 1991∼2000년 동독에서의 투자요소



<부표 19> 통일독일기금의 대출권한과 재정준비

<부표 20> 구동․서독지역간의 인구당 세입비교

주석 1) 본 연구의 최신 통계자료 수집 및 번역은 독일자유베를린대학(Freie Universitaet Berlin)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의 李容甲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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